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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소통단 : ☎ 02-6788-3702   □ 담당 :  이주형 부장

양향자 후보의 허위·왜곡 게시물에 대한 법적 대응 방침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국민소통단장인 김현 의원은 양향자 경기도지

사 후보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한 콘텐츠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상 허

위사실공표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게시물은 사실관계를 왜곡하여 경기도지사 후보인 추미애 후보를 공격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실제 정치·사회적 사건의 경과를 왜곡하거나 특정 인물에

게 근거 없이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유권자의 합리적 판단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2018년 이른바 ‘드루킹 특검’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사건은 당시 네이버 

측의 업무방해 고발을 계기로 수사가 확대된 사안으로, 이를 추미애 후보와 직접 

연결시키는 것은 객관적 사실관계와 거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해당 게시물은 

마치 추미애 후보가 해당 사안의 직접적 원인 제공자인 것처럼 단정적으로 서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른바 ‘윤석열 대망론’ 역시 당시 정치 상황과 검찰개혁 국면, 언론 환

경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형성된 정치적 현상임에도, 이를 단순히 ‘추윤갈

등’ 때문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일방적 정치 해석에 불과합니다.

아울러 게시물에서 언급된 “법원과 검찰을 때려잡았다”, “대통령의 죄를 봐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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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등의 표현 역시 객관적 근거가 없는 자극적 주장입니다. 특히 추미애 후보

가 대통령의 범죄를 은폐하거나 수사를 방해한 사실은 확인된 바 없으며, 이를 

사실인 것처럼 표현하는 것은 심각한 왜곡에 해당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국민소통단은 선거 시기 SNS를 통한 허위·왜곡 정보 

유포는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저해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매우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공당의 후보자가 확인되지 않은 주장과 왜곡된 해석

을 사실처럼 유포하는 행위는 더욱 엄중한 책임이 따른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국민소통단은 관련 법률 검토를 거쳐 양향자 후

보의 해당 게시물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

훼손 혐의 등으로 고발 조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향후에도 선거 과정에서 허위·왜곡 정보 유포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

라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